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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PEC에 카르텔 적용 추진
상원, 유가 고공행진 배경 가격담합 주장 … 에너지 안보위기 초래 반발

미국 의회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상대로 반 카르텔 법안 제정을 

추진하자 중동의 석유 부국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상원은 최근 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배경에 OPEC 회원국들의 가격인상 담합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국 관계기관들이 OPEC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

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원은 5월 미국 정부가 OPEC의 석유생산 쿼터와 관련해 제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표결

에 부쳐 찬성 345표, 반대 72표로 가결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존 코니어스 하원 법사위원장은 “유가의 급등 배경에는 OPEC이 부분적으로 책

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안은 미국의 관련기관들이 이란과 쿠웨이트, 사우디, 베네주엘라 등 OPEC 주요 산유국들이 미국 법

원으로부터 면책권을 받지 못하도록 제소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OPEC 주요 산유국들은 “에너지 안보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

하고 있다.

회의 참석차 사우디를 방문 중인 OPEC 고위관계자들은 11월16일 오후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반 카르텔 

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성명을 회람하고 “법안은 에너지 안보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강한 불

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졋다.

그러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법안을 처리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샤논 로스 미 

에너지특사가 밝혔다.

백악관은 “법안이 처리되면 미국에 많은 반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특히, 미국 정유기업들에 대한 석

유 공급이 더욱 줄어들어 유가 인상만 부채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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